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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근혜 당선인,‘다른 대통령보다 법을 잘 지킬 것 44.46%(부정적 응답의 5배)

사법은, 현재에도 유전무죄 무전유죄, 응답자의 92.80%

▣ 법률소비자연맹, 박근혜 정부 출범에 즈음한 법의식 조사 발표 ▣
1.  법률전문 시민단체인 법률소비자연맹(총재 김대인)은 지난 1월 25일부터 2월 13일까

지 20일 동안 전국의 성인남녀 1천291명을 대상으로 대면조사한 박근혜 정부 출범에 즈

음한 국민 법의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. ≪표본오차 : 95%신뢰수준에 ± 2.73%p≫

2.  설문 조사결과는 박근혜 당선인이‘법을 잘 지킬 것이다’는 의견이 44.46%로 가장 

높게 나온 반면,‘다른 대통령보다 법을 더 안지킬 것이다’는 의견은 8.83%에 불과하여 

박근혜 당선인의 준법의지에 대해서는 긍정평가(5배 이상)가 많았으며, 박근혜 정부의 

사법개혁 의지에 대해서는‘높은 것 같다’(42.37%),‘매우 높은 것 같다’(20.91%)가 전

체 응답자의 63.28%였으며,‘사법개혁의지가 전혀 없는 것 같다’(10.46%),‘없는 것 같

다’(21.84%)로 부정평가가 32.3%였다.

   측근비리나 친인척비리가 생길 우려에 대해서는‘다른 정부와 같을 것이다’는 의견

이 43.07%,‘다른 정부보다 덜 생길 것이다’38.96%,‘더 많이 생길 것이다’ 15.26% 순

으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도 친인척ㆍ측근비리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임을 나타냈다   

   사법제도 개혁과제에 대해서는  법관, 검사장 공선제 도입에 대해서는 찬성의견이 

70.93%  기소배심제도의 도입에 대해서는 찬성의견이 78.93%,  경찰의 수사권 독

립에 대해서는 찬성의견이 71.19%,  변호사보수에 대한 법적규제에 대해 찬성의견이 

84.59%,  법원의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 허용하라는 의견이 85.21%,  법률교육 활성화

에 대해 찬성의견이 91.40%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,  사형집행을 미루고 있지만, 응

답자의 69.46%는‘사형집행을 해야 한다’고 응답했고,  법원, 검찰, 경찰 중 가장 불

공정한 집단은 검찰이란 의견이 51.90%였으며,  법조계의 법률서비스가 (매우) 미흡하

다는 의견이 응답자의 54.84%였다. 

3.   이번 조사를 주관한 김대인 법률소비자연맹 총재는‘박근혜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

서는 공정한 사법을 담보하는 제도요 원리인 배심제 및 검사장과 법관의 주민직선제 도

입, 실질적 당사자주의와 적법절차엄수 등 사법민주화와 사법개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

한다’고 강조하고,‘우리의 사법은 국민이 선출하지도 관여하지도 못하는 무오류의 절

대성역으로 국민 위에 군림해 왔는 바, 박근혜 정부가 적극 사법개혁 및 검찰개혁에 나

서주길 기대한다”고 역설했다.

붙 임 : 국민법의식조사 분석결과(홈페이지 WWW.GOODLAW.ORG에도 게시됨). 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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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근혜 정부 출범에 즈음한 
국민법의식 조사

  법 의 식 조 사  개 요
Ⅰ

법률소비자연맹이 지난 1월 25일부터 2월 13일까지 20일 동안 성인남녀 1,291명을 대

상으로 박근혜 새정부 출범에 즈음하여, 법과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사법제도개혁이 필요

하다고 보아 사법개혁과 사법정의 구현에 활용하고자 실시함.

(1) 조사기관 : 법률소비자연맹 총본부 (총재 김대인)

(2) 조사방법 : 25개항의 설문으로 대면조사

(3) 조사대상 : 성인남녀 1,291명

≪표본오차 : 95%신뢰수준에 ± 2.73%p≫

  응 답 자  현 황 Ⅱ

1. 성별 응답자현황

　구분 남성 여성

인원(명) 599 692

비율(%) 46.40% 53.60%

2. 직업별 응답자현황

구분 회사원 공무원 자영업자 주부 대학(원)생 기타

인원(명) 289 172 142 124 335 229

비율(%) 22.42% 13.34% 11.02% 9.62% 25.99% 17.73%

3. 수사나 재판의 당사자(또는 현재 진행중) 경험유무별 응답자현황

구분 있다 없다 무응답

인원(명) 150 1130 11

비율(%) 11.72% 88.28% 0.85%

  주 요  항 목 분 석 
Ⅲ

Ⅰ. 사법(법원ㆍ검찰)에 대한 신뢰

01. 우리나라 법조계의 법률서비스는 뒤떨어져 있다, 응답자의 54.84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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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우리나라 법조계의 법률서비스에 대한 평가에서 다른 분야의 서비스보다 ‘매우 뒤떨

어졌다.’는 의견이 응답자의 20.45%,‘뒤떨어졌다’는 의견이 34.39%로, 다른 서비스 분

야에 비해 낙후되었다는 의견이 54.84%인 반면에,‘앞섰다’(4.11%),‘매우 앞섰

다’(1.01%) 등 앞 서 있다는 의견은 겨우 5.12%에 불과했다. 

≪우리나라 법조계의 법률서비스에 대한 평가≫

항목 응답자(명) 비율(%)

□ 1. 매우 뒤떨어졌다. 264 20.45%

□ 2. 뒤떨어졌다. 444 34.39%

□ 3. 엇비슷하다. 500 38.73%

□ 4. 앞섰다. 53 4.11%

□ 5. 매우 앞섰다. 13 1.01%

□ 6. 기타/ 무응답 17 1.32%

02. 법원(사법부)과 검찰ㆍ경찰 중 가장 불공정한 집단은 검찰(51.90%)

  

  법원(사법부)와 검찰, 경찰 중 가장 불공정한 집단은 어디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

답자의 51.90%가 ‘검찰’이라고 응답하여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높은 것으로 조사

되었으며, 법원은 21.92%, 경찰은 20.68% 였다. 

≪가장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 집단≫

항목 응답자(명) 비율(%)

□ 1. 법원   283 21.92%

□ 2. 검찰    670 51.90%

□ 3. 경찰  267 20.68%

□ 4. 기타 / 무응답 71 5.50%

03. 검찰은 권위적 기관, 응답자의 79.47%

  검찰에 대한 평소 느낌에 대해 권위적 기관이라는 응답이 79.47%로 압도적으로 많았

고, 전문기관 (8.60%), 공정한 기관(5.42%), 서비스 기관(4.18%) 순으로 나타나, 검찰을 서

비스 기관으로 생각하는 응답자는 20명중에 한명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. 

≪검찰에 대한 평소 느낌≫

항목 응답자(명) 비율(%)

□ 1. 권위적 기관     1026 79.47%

□ 2. 서비스 기관 54 4.18%

□ 3. 공정한 기관     70 5.42%

□ 4. 전문 기관 111 8.60%

□ 5. 기타 / 무응답 30 2.32%

04. 변호사는 법지식으로 돈 버는 사람, 응답자의 72.81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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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변호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 지에 대한 질문에서‘법지식으로 돈을 많이 버는 사

람’이라는 응답이 전체 응답자의 72.81%에 달하였으며,‘공무원 같은 전문직업인’은 

14.79^%, ‘사회정의와 공정사회를 위해 애쓰는 사람’이라는 긍정적 응답은 8.91%, ‘일

반 자영업자’라는 응답은 3.49%였다. 

   ≪변호사에 대한 평소느낌 ≫

항목 응답자(명) 비율(%)

□ 1. 법지식으로 돈을 많이 버는 사람 940 72.81%

□ 2. 사회정의와 공정사회를 위해 애쓰는 사람 115 8.91%

□ 3. 공무원 같은 전문직업인  191 14.79%

□ 4. 자영업자 45 3.49%

05. 변호사의 도움은 받고 싶다, 응답자의 80.48%

재판이나 수사의 당사자가 되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고 싶은지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

80.48%인 1039명이 ‘받고 싶다’고 응답하여, 변호사에 대한 법률서비스 수요가 매우 

많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, ‘받고 싶지 않다’는 14.25%에 불과했다.  

≪당사자가 되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고 싶은지 여부 ≫

항목 응답자(명) 비율(%)

□ 1. 받고 싶다  1039 80.48%

□ 2. 받고 싶지 않다.  184 14.25%

□ 3. 기타 68 5.27%

06. 변호사 비용 때문에 나홀로 소송하겠다, 응답자의 75.68% 

  재판이나 수사의 당사자가 되었을 때, 변호사없이 혼자 하고자 하다면 가장 큰 이유가 

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서‘변호사비용이 많이 들 것 같기 때문’이라는 응답자가 전체 

응답자의 75.68%에 달해 당사자가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포기하는 이유가 변호사

비용문제임을 나타냈다. 반면,‘변호사의 실렵을 믿을 수 없기 때문’(16.27%),‘스스로 

법을 잘 알기 때문’(4.88%)로 응답률이 낮게 나타났다.    

  

≪나홀로 소송을 하고자 하는 이유≫

항목 응답자(명) 비율(%)

□ 1. 변호사 비용이 많이 들 것 같기 때문에 977 75.68%

□ 2. 변호사의 실력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210 16.27%

□ 3. 스스로 법을 잘 알기 때문에 41 3.17%

□ 4. 기타 63 4.88%

07. 비리검사는 일반인보다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, 응답자의 74.13%

  ‘당사자(이해관계자)로부터 돈을 받거나 성접대를 받은 사실이 밝혀진 검사에 대해서

는 어떻게 처벌해야 한다고 보는지’에 대한 질문에서 응답자의 74.13%는 ‘일반시민 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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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’고 응답했고,‘일반인과 같이 처벌해야 한다’는 의견은 

22.46%에 불과하여, 비리 검사에 대한 엄한 처벌에 대한 국민 법감정을 나타냈다. 

≪비리검사의 처벌 강도≫

항목 응답자(명) 비율(%)

□ 1. 일반시민과 같이 처벌해야 한다. 290 22.46%

□ 2. 일반시민보다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. 957 74.13%

□ 3. 일반시민보다 가볍게 처벌해야 한다. 29 2.25%

□ 4. 기타 15 1.16%

08. 법률용어는 어렵다, 응답자의 59.10% 

  검찰이나 법원에서 사용하는 법률용어에 대해서 응답자의 59.10%는 ‘이해하기 어려운 

전문용어가 많다’고 응답한 반면, ‘쉽게 이해된다’는 응답은 5.81%에 불과했다. 

≪법률용어에 대한 이해도≫

항목 응답자(명) 비율(%)

□ 1. 쉽게 이해된다. 75 5.81%

□ 2. 간혹 어려운 전문용어가 있다. 437 33.85%

□ 3.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용어가 많다. 763 59.10%

□ 4. 기타 16 1.24%

09. 유전무죄 무전유죄 존재한다, 응답자의 92.80%

 

  유전무죄 무전유죄(有錢無罪 無錢有罪 : 돈 있으면 죄가 없고, 돈 없으면 죄를 뒤집어 

쓴다)의 존재에 대해서 응답자의 92.80%가 ‘존재한다’고 응답한 반면, ‘존재하지 않는

다’는 의견은 5.50%에 불과하여, 국민 대다수가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존재한다고 생각

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  

≪유전무죄 무전유죄 현상 존재에 대한 의견≫

항목 응답자(명) 비율(%)

□ 1. 존재한다.    1198 92.80%

□ 2. 존재하지 않는다. 71 5.50%

□ 3. 기타 22 1.70%

10.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 새정부의 사법개혁의지, 긍정평가, 응답자의 63.28%

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 새정부의 사법개혁의지에 대한 평가에서‘사법개혁의지가 매우 

높은 것 같다’는 의견이 20.91%, ‘높은 것 같다’는 의견이 42.37%로 긍정적인 평가가 

63.28%였다. 

  반면, ‘사법개혁 의지가 없는 것 같다’는 의견이 21. 84%, ‘사법개혁 의지가 전혀 

없는 것 같다’는 의견이 10.46%로 10명중 3명꼴로 박근혜 당선인과 새정부의 사법개혁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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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지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냈다. 

 ≪박근혜 당선인과 새정부의 사법개혁의지에 대한 평가≫

항목 응답자(명) 비율(%)

□ 1. 사법개혁 의지가 매우 높은 것 같다 270 20.91%

□ 2. 사법개혁 의지가 높은 것 같다. 547 42.37%

□ 3. 사법개혁 의지가 없는 것 같다. 282 21.84%

□ 4. 사법개혁 의지가 전혀 없는 것 같다. 135 10.46%

□ 5. 기타_ 57 4.42%

11.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법 잘 지킬 것, 응답자의 44.46%

  박근혜 당선인이 법을 잘 준수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, ‘다른 대통령보다 법

을 잘 지킬 것이다.’는 의견이 44.46%로, ‘다른 대통령보다 법을 더 안지킬 것이다.’

는 의견(8.83%)보다 5배 이상 높았다. 

≪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법 준수에 대한 예상≫

항목 응답자(명) 비율(%)

□ 1. 다른 대통령보다 법을 잘 지킬 것이다.  574 44.46%

□ 2. 다른 대통령과 같을 것이다. 561 43.45%

□ 3. 다른 대통령보다 법을 더 안지킬 것이다. 114 8.83%

□ 4. 기타 42 3.25%

12. 박근혜 새정부의 친인척이나 측근비리 적을 것, 응답자의 38.96%

  박근혜 새정부에서 친인척이나 측근비리의 발생빈도에 대한 질문에서 ‘다른 정부보다 

덜 생길것이다’라는 의견이 38.96%로, ‘다른 정부보다 더 많이 생길 것이다’라는 의

견(15.26%)보다 두배 이상 높게 나왔다. 

  반면,‘다른 정부와 같을 것이다’라는 의견이 43.07%로 박근혜 정부에서도 측근 비리

나 친인척 비리가 생길 우려가 높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 

≪측근비리나 친인척비리의 발생에 대한 예상≫

항목 응답자(명) 비율(%)

□ 1. 다른 정부보다 더 많이 생길 것이다.  197 15.26%

□ 2. 다른 정부와 같을 것이다. 556 43.07%

□ 3. 다른 정부보다 덜 생길 것이다. 503 38.96%

□ 4. 기타 35 2.71%

Ⅱ. 법원 및 검찰제도의 개혁

 

13. 법관, 검사장 공선제도 도입해야 한다, 응답자의 70.95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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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미국이나 선진국과 같이 법관(판사)이나 검찰총장을 직접주민들이 선출하는 제도(법관, 

검사장 공선제도)의 도입에 대해 찬반을 묻은 질문에서 ‘도입에 찬성한다’는 의견이 

70.95%로 ‘도입에 반대한다’는 의견(23.63%)보다 압도적으로 높게 나왔다. 

≪법관과 검사장의 공선제도 도입에 대한 의견≫

항목 응답자(명) 비율(%)

□ 1. 도입에 찬성한다. 916 70.95%

□ 2. 도입에 반대한다. 305 23.63%

□ 3. 기타 70 5.42%

14. 기소배심제도 도입해야, 응답자의 78.93%

   기소과정에 국민이 참여하여 기소여부를 결정하는 기소배심제도의 도입에 대해, ‘도

입에 찬성한다’는 의견이 응답자의 78. 93%로, ‘도입에 반대한다’는 의견(17. 74%)보

다 4배아상 높게 나왔다.

≪기소배심제도 도입에 대한 의견≫

항목 응답자(명) 비율(%)

□ 1. 도입에 찬성한다. 1019 78.93%

□ 2. 도입에 반대한다. 229 17.74%

□ 3. 기타 43 3.33%

15.‘특별수사기구’설치해야, 응답자의 81.64%

   판사나 검사의 범죄를 수사하기 위한 특별수사기구 신설에 대해서 응답자의 81. 64%

가 ‘설치에 찬성한다’는 의견을 표시한 반면,‘설치에 반대한다’는 의견은 15.18%에 

불과하였다. 

≪특별수사기구 신설에 대한 의견≫

항목 응답자(명) 비율(%)

□ 1. 설치에 찬성한다. 1054 81.64%

□ 2. 설치에 반대한다. 196 15.18%

□ 3. 기타 41 3.18%

16. 국가형벌권 분산해야, 응답자의 75.29% 

  검사가 독점하고 있는 기소권, 경찰수사지휘권, 영장청구권등의 국가형벌권을 분산해서 

다른 기관과 나누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질문에서 ‘형벌권도 분산되어야 서로 견제할 

수 있다’는 의견이 75. 29%로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였으며, ‘형벌권은 집중되어야 

한다’는 의견은 21. 15%에 불과했다. 

≪국가형벌권 분산에 대한 의견≫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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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목 응답자(명) 비율(%)

□ 1.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공개해야 한다. 817 63.28%

□ 2. 인권보호차원에서 엄중히 처벌해야한다. 391 30.29%

□ 3. 기타 83 6.43%

항목 응답자(명) 비율(%)

□ 1. 형벌권도 분산되어야 서로 견제할 수 있다. 972 75.29%

□ 2. 형벌권은 집중되어야 한다. 273 21.15%

□ 3. 기타 46 3.56%

17. 경찰이 독립해서 수사를 해야 한다, 응답자의 71. 19%

 

  경찰이 수사를 함에 있어서 검찰의 지휘를 받지 않고 독립하여 수사를 할 수 있도록 

개혁하는 것(소위 경찰수사권 독립)에 대해, 응답자의 71. 19%가 ‘경찰의 수사권 독립에 

찬성한다’고 한 반면,‘경찰의 수사권 독립에 반대한다’는 응답은 23.93%에 불과했다. 

≪수사권 독립에 대한 의견≫

항목 응답자(명) 비율(%)

□ 1. 경찰의 수사권 독립에 찬성한다. 919 71.19%

□ 2. 경찰의 수사권 독립에 반대한다. 309 23.93%

□ 3. 기타 63 4.88%

18.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이 63.28%로 높아 

 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수사중인 혐의 내용을 언론에 공개하여(소위 피의사실공표) 문제

가 되는 일이 있는데,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의견에서 ‘국민의 알권리 

차원에서 공개해야 한다’는 응답이 63.28%로 높게 나온 반면, ‘인권보호차원에서 엄중

히 처벌해야 한다’는 의견은 30.29%에 불과했다. 당사자의 입장에서 당하는 피의사실 

공표에 대한 심각성 보다 국민의 알권리를 우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

 

 ≪피의사실공표에 대한 의견≫

Ⅲ. 변호사제도 및 법률가양성제도 

19. 우리나라 변호사 보수, 1건당 300만원 이하라고 생각, 응답자 457명 (35.40%) 

   사건당 우리나라 변호사보수를 얼마 정도로 생각하는 지에 대한 답변에서 300만원 이

하라고 응답한 사람이 45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, 30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라고 응답한 

사람이 446명(34.55%)으로 그 뒤를 이었고, 500만원 초과 1000만 이하라고 응답한 사람이 

187명(14.46%)으로 그 뒤를 이었으며, 1000만원 초과하는 것으로 응답한 사람은 30명

(2.32%)이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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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≪우리나라 변호사보수에 대한 추측≫ 

변호사 보수금액(건당)  응답인원(명) 비율(%)

300만원 이하 457 35.40%

300만원 초과 500만원  이하 446 34.55%

500만원 초과  1000만원 이하 187 14.48%

1000만원 초과 30 2.32%

무응답 171 13.25%

20. 변호사 보수 기준을 법으로 제정해야 한다, 응답자의 84.59%

   독일처럼 가칭‘변호사보수법’ 을 제정하여 규제하는 것에 대해, 응답자의 84. 59%

는 ‘법으로 규제해야 한다’고 응답했다. 반면, ‘법으로 규제하는 것에 반대한다’는 

응답은 응답자의 12.94%에 불과했다. 

≪변호사 보수법 제정에 대한 의견≫

항목 응답자(명) 비율(%)

□ 1. 법으로 규제해야 한다. 1092 84.59%

□ 2. 법으로 규제하는 것에 반대한다. 167 12.94%

□ 3. 기타 32 2.48%

21. 변호사수가 증가하면 법률서비스가 향상될 것, 응답자의 60.19%

 

  변호사수가 늘어나면 법률서비스를 받기가 시워질 것이라는 것에 대해, 응답자의 

60.19%는‘편리할 것이다’라고 응답하였으며,‘현재와 같을 것이다’는 응답은 36. 56%

에 불과했다. 

≪변호사수 증가와 법률서비스와 관련성≫

항목 응답자(명) 비율(%)

□ 1. 편리할 것이다. 777 60.19%

□ 2. 현재와 같을 것이다. 472 36.56%

□ 3. 기타______________ 42 3.25%

Ⅳ. 헌법재판제도 및 기타

22. 헌법소원의 변호사강제주의 폐지해야, 응답자의 73.97%

  변호사 없으면 헌법소원을 하지 못하게 하는 변호사강제주의에 대해 응답자의 73.97%

는 ‘변호사강제주의를 폐지해야 한다’고 응답했다. 반면 ‘변호사강제주의를 존속시켜

야 한다’는 응답은 21.07%에 불과했다. 

≪헌법소원에서의 변호사강제주의 폐지에 대한 의견≫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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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목 응답자(명) 비율(%)

□ 1. 변호사강제주의를 폐지해야 한다. 955 73.97%

□ 2. 변호사 강제주의를 존속시켜야 한다. 272 21.07%

□ 3. 기타 64 4.96%

23. 법원의 판결도 헌법소원 허용해야, 응답자의 85. 21%

 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에 대해 100명 중 85명

은 허용해야 한다고 응답(85.21%)했고, ‘법원의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반대한다’는 

응답은 10명 중 1명 (11.15%)에 불과했다.

≪법원의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 허용에 대한 의견≫

항목 응답자(명) 비율(%)

□ 1. 헌법소원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. 1100 85.21%

□ 2. 법원의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반대한다. 144 11.15%

□ 3. 기타 47 3.64%

24. 법률교육 온국민이 바란다, 응답자의 91. 40%

  법과 질서를 지키기 위한 공교육에 법률교육을 활성화하는 것에 대해 응답자의 91.40%

는 ‘법생활교육활성화에 찬성한다’고 응답했다. 

  반면 ‘법생활교육 활성화에 반대한다’는 응답은 6.43%에 불과했다. 

≪법률교육 활성화에 대한 의견≫

항목 응답자(명) 비율(%)

□ 1. 법생활교육 활성화에 찬성한다.  1180 91.40%

□ 2. 법생활교육 활성화에 반대한다. 83 6.43%

□ 3. 기타 28 2.17%

25. 사형수의 사형집행해야 한다, 응답자의 69.48%

   사형수의 사형집행에 대해 응답자의 69.48%는‘집행해야 한다’는 응답을 하였고, 

‘집행하지 않아야 한다’는 의견은 25. 87%였다. 

≪사형수의 형집행에 대한 의견≫

항목 응답자(명) 비율(%)

□ 1. 집행해야 한다. 897 69.48%

□ 2. 집행하지 않아야 한다 334 25.87%

□ 3. 기타 60 4.65%


